
18.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가. 서 설 

(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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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 

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362)363) 여기서 부적법이란 

36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36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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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이유(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등)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예컨대 등기 

공무원이 착오로 말소한 것)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를 의미한다.36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디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365) 그러나 말소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366) 

(2)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도 포함되므로,367)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말소희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한다.368) 따라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369) 

또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 

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으므 

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370) 

(3) 입 증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37 1)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36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36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36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36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등 
36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36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370)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37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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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372)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을 진다.373) 

(4) 청구취지의 표시 

회복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회복의 대상이 되는 등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만으 

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희복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취지 기재례 

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6. 5. 

14. 집수 제10815호로 말소된 같은 해 2. 1. 접수 제2565호 소외 엄0우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5,388/ 6,2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해 

5. 14. 접수 제10814호로 말소된 같은 해 2. 3. 접수 제2753호 소외 김O숙, 차O희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의 각 희복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 

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 

조 제 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회복등기에 있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희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법 2000. 1. 25. 선고 99재나175 판결) 

372)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37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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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원고에게 피고 강일국, 같은 전인숙, 같은 강일녀, 같은 강인숙은 별지 제 1목록 기재 

토지의 9/15지분권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2. 1. 15. 접수 제 103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63. 2. 15. 접수 제 1723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피고 김00는 같은 지분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4. 4. 15. 접수 제24423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 

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 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9.10.10. 선고 79다1447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소유권확인) 

1. 피고는 

가. 원고 성O래, 박O윤, 박O충 박O창, 박0정, 박0주, 박O의, 박O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2. 2. 28. 접수 제22 

호로 말소등기된 위 등기소 1945. 10. 10. 접수 제2527호 소외 망 박0승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문O아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 4. 26. 

접수 제4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 등기소 1972. 3. 18. 

접수 제3039호로 말소등기된 위 등기소 1945. 10. 10. 접수 제2513호 소외 망 

원O홍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다. 소외 이0도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6. 6. 16. 

접수 제4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위 등기소 1976. 6. 16. 

접수 제4160호로 말소된 위 등기소 1945. 10. 8. 집수 제2485호로서 마쳐진 위 

이0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 원고 성O래, 박O윤, 박O충, 박O창, 박0정, 박0주, 

박O의, 박O훈의,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 원고 문O아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귀속해제된 줄 모르고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의사표시 

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귀속재산아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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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국가의 귀속재산환수조치에 응하여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하면 소유권자둘이 점유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도록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시킨 후 

공매하겠다고 하므로, 귀속해제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가 국가의 증여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불이익 

을 염려하여 국가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홍성지원 1987.10.30. 선고 87가합114 판결) 

다 가등기말소회복등기 

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동 538—7 대 537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6. 7. 접수 제2644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5124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CD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 
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말소희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 

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 

댜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희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희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안정되는 사람이다. 

@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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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희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판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희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원고에게, 

가. 피고 유O욱은 별지 목록 제 12, 13, 14, 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78. 3. 7. 접수 제798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77. 10. 14. 접수 제36338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피고 전O서는 별지 목록 

제 5,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8. 3. 7. 접수 제798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77. 8. 6. 접수 제2611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희복 

등기절차를 피고 전O서, 전O혁은 별지 목록 제7, 8, 9, 10,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8. 4. 25. 접수 제 1658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77. 

10. 14. 접수 제36337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박O근은 위 각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와 소외 유0수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8. 3. 7. 접수 제7983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77. 8. 6. 접수 제26110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각 이에 동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등기가 직권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말소374) 한 경우에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될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에는 

374) 직권말소 :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 

조제1항 제55조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대법 

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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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희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 익 이 없다.375)376) 

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00시 00동 1132 답 2,151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7. 6. 29. 접수 제7172호로서 말소된 1986. 3. 27. 접수 제2863호로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데 관하여 승낙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희복등기를 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희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 
득 등기시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대법 
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공1990,1 557) 

§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동 518—2 답 3,448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 

소 1990. 4. 7. 순위 제18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90. 2. 10. 접수 제5256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1990. 2. 10. 접수 제52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해 4.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제3자의 등기가 직권 말소된 후 본등기가 원인무 

효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37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그 후에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의 등기라 하여 말소될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37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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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결국 그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6878 판결) 

[참조판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및 승낙청구의 상대방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원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합이 원칙이나, 다만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안무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를 준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희복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는 등기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8. 8. 16. 접수 

제37589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8. 5. 15. 접수 제2128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섯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신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 
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 

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희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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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승낙의사, 근저당권이전등기, 확인, 대위에 의한) 

1. 피고 박동일 김일남, 김일녀, 김이녀, 김삼녀에게, 

가. 피고 유영철은 별지 기재 (D, ®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6. 

6. 18. 접수 제2310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1. 9. 17. 접수 제3451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검동명, 정리회사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의 관리인 조봉현은 위 희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검일남, 김일녀, 김이녀, 김삼녀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00지 

방법원 00등기소 1991. 9. 17. 접수 제3451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중 유정숙 

(190000-1234567) 지분에 관하여 1997. 2. 23.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박동일 사이에 있어서, 제2항 기재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 박동일의 지분은 

100분의 15, 소외 유정숙의 지분은 100분의 85임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 

지분의 확정 방법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 

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며,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 

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서울지법 1997. 12. 22. 선고 97가합1652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근저당권 • 지상권설정등기회복, 승낙의사표시) 

원고에게, 피고 황00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3. 4. 13. 접수 제4186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2. 12. 26. 접수 제 1594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3. 4. 13. 접수 제418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2. 12. 29. 집수 제 16044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00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희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를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불법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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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 

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 
43406 판결) 

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 지상권설정등기 말소회복)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0 산 54-2 임야 10.944m' 중 같은 피고 명의의 

10,944분의 2,791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7. 10. 접수 제49409호 

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7. 12. 5. 접수 제84969호, 제84971호 각 근저당권설정등 

기와 같은 등기소 1998. 7. 10. 접수 제4941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1997. 12. 

5. 집수 제84970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웅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마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0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 

피 고는 원고에 게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 방법 원 00등기 소 2009. 

7. 22. 집수 제1238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8. 6. 19. 접수 제11124호 전세권설 

정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양수금등 청구(전세권설정등기말소 회복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등기소 2014. 7. 1. 접수 제4038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 1. 1. 

16. 접수 제2511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희복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고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 

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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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 

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바.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0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말소회복, 승낙의사표시) 

원고에게, 피고 1. 내지 45.는 별지 목록 해당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말소등기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희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6.은 원고가 위 회복등기를 합에 이를 승낙하라. 

[참조판례]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희 

복등기의 가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희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9877 판결) 

사.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 

0 가압류회복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3. 7. 접수 제1234호로 말소등기된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0호로 경료된 각 가압류결 

정기입등기의 각 희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의 무효를 내세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부동산가압류결정기입등기는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기입촉탁 

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해제신청이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촉탁법원의 촉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가압류채무지를-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다.（동부지원 1987. 2. 13 선고 86가단3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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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 

언 가처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회복등기, 승낙의사표시) 

원고에게, 피고 한00는 충남 00군 00면 00리 21-3 대 835m에 관하여 00지 

방법원 00지원 1990. 3. 20. 접수 제9586호로써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89. 9. 18. 

집수 제68476호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임0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희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위 말소된 등기의 희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 

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 

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합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참조판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희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또한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을 하게 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을 받아 그에 기하여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면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입장에 놓이게 되므 

로, 가처분기입등기 경료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가처분기입 

등기의 희복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0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9. 1. 22. 접수 

제5311호로 말소등기된 1998. 4. 24. 집수 제25464호 가처분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9. 1. 22. 접수 제5310호로 말소등기된 1998. 4. 

24. 집수 제25464호 가처분등기에 대한 각 회복등가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2장 이행의 소 965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 

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안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 

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을이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병에 대하여는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갑, 을, 병 사이에 중간생 

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갑과의 합의 없이 병으로부터 직접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 

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써 그 등기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중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쌍방의 분쟁을 포함시키고, 

그 조정의 결과에 따라 병이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위 조정의 

대상이 된 을의 병에 대한 소유전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수원지법 2000.11.8. 선고 
99나17675 판결) 


